
2022 • 4    51

KAIF 칼럼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새 대통령으로 선
출됐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 정부

가 시급히 개선할 일들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
도 그중 하나다. 새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
로 줄이면서도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법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중대
재해 사고가 많았다. 2018년 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노동계의 간절한 호소가 국
민적 공감을 얻었다. 안전관리 업무가 기업의 최
우선적 업무라는 경각심을 심어준 것은 큰 성과
다. 그런데도 왜 이 법은 노동계와 기업 모두의 
불만이 클까? 법이 불합리하고 애매해 쉽게 지
킬 수 없기 때문이다. 처벌 강화에만 중점을 두
고 예방대책과 보상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1)
예방에 치중하고 2)보상을 충분히 하고 3)처벌
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첫째, 사고는 철저한 예방으로만 줄일 수 있
다.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는 쉽게 지킬 수 있어
야 한다. 사고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
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부의 엘리트 관료
들이 이 분야에 근무해야 한다. 기업과 작업자
의 필수의무를 산업별·규모별로 구체화하자. 도
로교통법이 도로별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무

가 명확하고 규정이 다르듯이 안전관리제도도 
산업별·규모별로 특성에 맞게 규정이 달라야 한
다. 합리적인 좋은 예이니 벤치마킹하자. 안전설
비전문기업 면허를 신설해 육성하고, 장기 경력 
퇴직자들에게 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분들을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
규모 사업장에 국비로 파견해서 위반 기업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권한을, 위반 작업자에게는 퇴
소를 명령하는 권한을 주자.

둘째, 사망사고의 산재보상금을 교통사고 보
상금보다 더 높게 보상하자. 사망사고 시 유족과 
사용자는 보상을 놓고 극도의 갈등을 겪게 된다. 
산재보험 보상이 과소하기 때문이다. 보상금액 
증가는 산재보험료를 올려서 해결하자. 사고가 
본인 과실일 경우 제3기관의 판단으로 보상금
액을 감액하는 제도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그래
야만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더 지키게 될 것이
다. 이것도 국가기관의 중요한 의무다.

셋째, 기업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책임 소재
를 따져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최고경영자를 하한법으로 처벌하
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 최고경영자에게는 안
전관리도 중요한 업무이나 총괄 경영책임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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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의 공백은 치명적
이다. 과학적인 투자와 안전수칙 준수가 재해를 
예방한다.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처벌에 차이를 두자. 그래야 안전관리 활
동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작업자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수칙
을 꼭 지켜야 한다. 무재해는 정부, 기업, 작업자 
각자가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만 지켜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명료하고도 쉽게 지
킬 수 있도록 빨리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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